
정치가 못 지킨 것, 우리는 지키겠다 

지역방송이 배제된 방송법 개정 국면에서 언론노조가 법안을 만드는 직접적 주체가 아니었음은 자명하다. 
언론노조 이호찬 위원장은 현실적 한계와 아쉬움을 통감하며 사과했다. 노동조합은 때로 다투고 부딪히더
라도, 함께 가는 존재라는 믿음을 지역MBC는 쉽게 버리지 않는다. 향후 국회의 일정에서 지역방송의 요구
와 비판이 수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지역MBC는 당장 빠졌을지언정 중요한 국면에서 방송법이 진일보
한 것에 의미를 두겠다. 완전한 방송 자율성과 공공성이 확보될 때까지 연대하겠다. 

정치권은 지역방송을 제대로 다시 학습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자율성 확보 노력이 제 아무리 
선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해도 국회가 서울 중심의 선택적 제도화로 귀결시킨 결과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지역은 단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제도 설계의 바깥에 놓였고, 지역방송은 그저 ‘다음에 챙겨야 할 
과제’로 뒤로 밀렸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제도로 지역방송을 다룰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어
디에도 없었다.

지역방송은 단순히 서울 수도권 대형 방송의 말단 조직이 아니다. 지역의 언론 역시 오롯한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이 필요하다. 정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형과 중소형 언론사의 균열과 갈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지역방송을 입법의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지 말고, 지금이라도 더 깊이 
공부하고 더 정확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방송3법 처리 이후 조속한 시일 안에 지역방송의 공
영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당장 법이 돌보지 못하니, 결국 자력갱생 할 수밖에 없다. MBC본부노조는 전국의 17개 MBC노조지부가 
함께 움직이는 단일하지만 다층적인 구조의 노동조합이다. 국회가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법안에서 배제했
던 지역MBC의 공영성과 독립성은 결국 MBC본부노조가 지켜내야 하는 문제가 됐다. 

다행스럽게도 이미 MBC는 국회가 추진 중인 법안보다 우수하고 촘촘한 단체협약을 갖고 있다. MBC 단체
협약은 보도 책임자뿐 아니라 편성, 제작 책임자 등에 대해서도 구성원의 과반 동의를 임명 요건으로 명시
하고 있다. 마침 올해는 MBC본부노조가 단체협약을 다시 꾸려야 하는 시기다. 또한 개정될 방송법이 편성
규약 준수 의무와 편성위원회 운영을 강화하는 만큼 단협과 편성규약 등을 통해 우리는 공영성 확보 장치
를 더욱 촘촘히 다듬을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질 MBC 단체협약과 편성규약은 지역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수호할 실질적 방어선
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는 향후 정치권이 지향해야 할, 사대문 안팎을 구분하지 않는 완전한 
공영방송 자율성과 독립성의 기준점이 될 것임을 분명히 증명해 보일 것이다. 

2025년 7월 17일 

공영방송 지역MBC 노동조합연대회의 
MBC강원영동, 광주MBC, MBC경남, 대구MBC, 대전MBC, 목포MBC, 부산MBC, 안동MBC, 

여수MBC, 울산MBC, 원주MBC, 전주MBC, 제주MBC, 춘천MBC, MBC충북, 포항MBC 노동조합


